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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강화 쌀 시장 안정 도모

「양곡관리법」 개정

 쌀 적정 재배면적, 양곡 수급계획 논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전략작물 산업 육성

 전략작물직불 및 산업화 예산 확대

- 직불 (’25) 2,440억원 → (‘26) 4,196 

- 산업화 (’25) 533억원 → (‘26) 564

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등 신규 품목 추가

’25 수확기 쌀값 상승으로 농가 소득 향상

 ‘대여’ 방식 최초도입

 가공용 쌀 5만톤

추가 공급

 소비자쌀값할인지원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발표

 쌀 수요량 추정 정교화

 수급상황을 고려한 10만톤 시장격리 발표

 깨씨무늬병 등 피해벼 전량 매입



민 〮관 협치를 통한 수급 관리 실효성 있는 전략작물 운용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 참여

 주요 통계지표와 연계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양곡수급관리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기준 구체화

 불가피한 과잉 시 정부 책임 강화

‘수급조절용 벼’ 신규도입

 평시 가공용으로 제한하여 밥쌀 과잉 해소

 흉작 시 밥쌀 전환으로 공급 부족에 대응

품목별 수급 안정과 농가 참여 활성화

 수급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면적 관리

 품목 다변화, 직불단가 인상 지속 추진



쌀 소비 촉진과 신수요 창출 국산 밀 〮콩 〮가루쌀 산업 육성

쌀 임의자조금(130억 원) 신규 조성

 소비 〮 홍보, 자율적 수급안정 등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

 산단근로자 지원 신규(시범) 추진

비축 물량 할인 공급 등 제품개발 지원

 GMO 완전표시제 계기, 국산 콩기름 시장 조성

지원

국산 식량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식품〮외식업계와 연계한 소비 판촉 행사

 어린이 급식, 노인복지관 건강식 제공과 연계한
제품 홍보

국산 장립종 등 신수요 쌀 생산 〮유통 확충





(온라인도매시장) 목표 거래액 1조원 조기 달성(11월)

* 유통비용률 9.0%p 감소(오프라인 15.5% → 온라인 6.5), 농가수취금액 4.8% 상승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20~'24) 후
본 사업 도입('25)

* ('20) 4개 시·군·구 → ('24) 24 → ('25) 전국
전체 대비 청과류 거래비중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청과기준) 도매시장 미반입 거래비중(청과기준)

35.2

62.927.2%p↑ 

2024 2025

26.3

51.925.6%p↑ 

2024 2025

64.7

78.013.3%p↑ 

2024 2025

(스마트 APC) 농산물 선별∙포장 등 상품화 공정을
자동화∙디지털화한 스마트 APC 누적 60개소 구축

(도매시장) 도매법인 경쟁 촉진 등을 위한 법 개정(12월, 법사위)
(과일간식, 친환경꾸러미)
사업 재개 위한 추진계획 수립
* 과일간식 '26년 예산 17,030백만원, 

친환경꾸러미 ‘26년 예산 15,780백만원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대상 확대
('25.10월~)
* ('23) 233만 식 → ('24) 393 → ('25) 471산단포함

(안정생산)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12월)
* ('26)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245억원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거래규모 1.5조원 달성

제도 정비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 제정(’26.2월)

* 거래중개인, 품질관리사 제도 등 도입

지원체계 개
선

물류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26)

유통 효율 높아지는 거래에 지원 집중(’26)

* 관계사 간 거래, 근거리 이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물류 지원 온라인 거래 전용 통합물류센터
구축 시범사업(’26, 3개소)

지원체계
개선

조직 개편 농식품부 내 전담팀 신설 추진
* aT 내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운영(’26.1월~)

홍보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우수거래 모델 발굴
* 산지-소비지 직거래, 도매시장 미반입 거래 등

산지 스마트
화

시설자금 확대 등 스마트 APC 확충
(’25, 60 → ’26, 115 → ’30, 300개소)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26.하)산지 스마트화 :  스마트 APC 누적 115개소 구축

지원체계개선



경매제 중심 →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확대

도매법인 출하비용보전제 도입(’26.1월~, 가락시장시범), 
영업이익 연동형 위탁수수료 조정 방안 구체화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평가체계 개편

* ('25 : 5.4% → '26 : 10%)

누구나 인근 농산물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앱 시범 출시

(’26. 하반기, 5개 지역)

이용자 피드백, 플랫폼

보완 등을 거쳐 전국

확대 (’27~)

* 출하비용 보전 재원은 도매법인별 별도 마련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및 공익성 평가 강화

* ’26.1월 농안법 개정 * 하위10% ‘부진’등급의무부여

* 축산물 가격정보 앱(여기고기)과
정보 연계 검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 마련

계획 수립

지원체계 개
선

생산기반
확충

생육 관리

과잉생산 뿐만 아니라 과소생산까지 선제적 대응

주요 농산물 수급계획 조기 수립(’26.3월)

중앙 ∙지방 ∙생산자단체 거버넌스 구축

개별농가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병해충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폭 강화
*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영양제, 약제, 기자재 등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농진청 협업)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확대
(’25, 4개소 → ’26, 16개소)

출하
안정 지원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편
* 노지채소 계약재배 사업 적립금 운영 개선(’26~)

지정출하 품목 확대 및 출하조절시설 확충
* (’25) 사과, 배 → (’26) +노지채소 / (’25) 13 → (’26) 15개소

* 시∙도 단위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등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확보
→ 과잉 ∙ 과소 생산 예상 시 적시 대응



농식품 바우처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점심밥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8.7→16만 가구)하고, 연중 지원(10→12개월)

*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대상 식생활 교육 신규 추진(’26.3월~)

초등 늘봄학교 학생(1~2학년, 60만 명) 국산 과일간식 지원(’26.3월~)

* 컵∙파우치 형태 과일∙과채 간식 주 1회(150g) 제공

임산부(16만 명)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6.7월~)

* 월 4만원, 6개월 지원

대학생,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26.1월~)

* 연 630만 식 제공(대학생 540, 근로자 90)

중소기업 근로자 점식 외식비 일부 지원(’26.5월~)

* 주중 점심시간 결제 금액의 20% 할인 지원(1인 월 할인한도 4만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년대비 5.1% ↑

‘25년 수출
136.2억불 달성

ㆍK-컬쳐와 K-푸드의
글로벌 인기 확산

기회(Opportunity)

ㆍ글로벌 무역 환경
불확실성 심화

ㆍ위 ∙모방품 유통 증가

위협 (Threat)

`

신시장 ∙신품목 등
수출 포트폴리오
다양성 부족

1

c
K-컬쳐 연계
K-푸드 진출 필요

2

AI 등첨단기술접목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3



(2030년 수출 210억불 달성 목표)

K-푸드+를 세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Business-
Friendly

K-이니셔티브
융합

Convergence
With K-Initiative

디지털 ·
기술 혁신

Digital · Technology
& Innovation

Expand Global
Market Reach

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

찐 매력 제품
발굴 육성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ㅣ 5대 전략 : A-B-C-D-E  ㅣ



글로벌 NEXT K-푸드 육성∙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구성

개척 및 잠재품목 지원∙ 검역타결 품목 시장진출 적극 지원∙ ODA 연계 K-푸드 지원물품 개발

∙ 해외 거점공관(30개소) 활용, 수출지원

한식 · 외식 진출 지원∙ 우수 한식당 및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 한식교육기관 ‘수라학교’ 신설

원스톱 애로 해소 체계 구축∙ 원스톱 수출지원허브 신설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 (‘25) 360억원 → (’26) 720억원

농식품 무역장벽(NTE) 사례분석∙무역장벽사례정리→체계적애로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짝퉁K-푸드단속, 지재권등록지원강화



∙
관광

지역자원과 연계한 K-미식벨트 고도화∙ K-치킨벨트 본격 추진

콘텐츠
글로벌OTT · IP 활용 수출제품∙ K-푸드 소재 콘텐츠, IP 활용 제품개발

문화

한류 행사, 재외공관 연계 마케팅∙한류 행사와 K-푸드의 콜라보 추진

소비재
뷰티 · 패션 · 라이프 연계∙ 참외 마스크팩 등 콜라보 제품진출 확대

푸드테크 동반 수출
∙ 푸드테크 R&D 투자 확대

스마트 공장 및 수출전문단지
∙ 중소 식품제조업의 수출 역량 제고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강화∙ 제2의 샤인머스캣 발굴 ∙ 육성

∙ K-푸드 패키지 수출상품 발굴

∙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신규 조성(20개소)

∙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대응 R&D 강화



창업-스케일업까지 전주기 자금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설∙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등 종합 지원∙수출기획사를 통해 ‘K-푸드 수출주니어’ 발굴

할랄, 비건, 코셔 등 특수인증 품목 확대∙ 해외수출지원센터(익산) 활성화 등

해외식품인증취득 부담 완화∙ 상호인정 및 해외인증지원 예산 확대

온·오프라인 마케팅 연계∙ Gulfood 참가, 할랄푸드페어 개최∙ 온라인 한국 할랄식품관 신규 설치

스타트업 성장공간 마련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창업보육 ·기술지원∙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등 활성화 여건 조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장 확대∙창업초기 시설투자 부담 경감

해외 수출지원 거점 확충∙농식품중점무역관(5 → 10개소) 및공동물류센터확대

































* 최근 3개년후계농육성자금을 역대 최대규모인
1조 3,500억 원(전년대비69%↑) 확보(~7월)

· 기존 6,000억원 + 1차(1.20) 4,500억원 + 2차(7.4.추경) 3,000억원

맞춤형 농지공급 확대
·(’24) 3,105ha → (‘25) 3,420ha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확대
· (‘24) 17개소(누적) → (’25) 27개소(누적)

2026년 공동영농확산 지원 신규사업 준비

공동영농 확산 제도개선
-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 시행요건 완화

· 지자체장이수립해야하는‘농지이용계획‘없이사업자(공동영농법인)의
‘시행계획’수립및농업법인 단독으로시행가능

- (직불)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 (現) 법인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영농종사 필요
(改)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지급

- (세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제도에서 농업인 부담이 없는 이월과세로 전환

· (現) 양도세면제(5년내2억원) →(改) 법인추후농지양도시법인세로납부

신규사업 예산 확보(6개소, 25.5억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25.10~)

· 5개소 선정 완료(‘25.12월), 추가 1개소 공모중(’26.1~2월)

‘25‘18

(명, 누계)

1,600

20,587

’25년 2,987명
신규선발

’25년까지 청년농 총 20,587명 선발,
자금 · 농지 · 주거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뒷받침



* 최근 3개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시범운영(‘26~)

· (대상) ‘26년1차·영농정착지원사업선정자중

전문영농교육을받지않은영농無경험청년200명선발

· (분야) 창업준비, 영농기술습득, 농업·농촌생활, 경영관리등

· (멘토) (청년)농업인단체추천우수농업인등, 

농업기술, 경영자금·재무분야전문가

· (일정) 신청(‘26.2월) →예비농선정(4월) → 멘토링진행(5월~)

예비농업인 교육지원 시범운영(‘26~)

· 농진청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활용
* ①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②농업인대학 등

현장실습이 포함된 중장기 과정 교육

“팀프로젝트” 지원 확대

· 지역 청년농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팀프로젝트 지원 확대

*  (지원규모) (’25) 10개 팀 → (’26) 20개 팀

*  (활동비) (’25) 500만 원 → (’26) 700만 원

*  (후속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원 등

· 팀 코디네이터로 지역 우수농업인 참여 확대

*  (‘25) 코디네이터(연구원 등) 4명이 10개 팀 담당

(’26) 해당 지역 우수농업인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팀당 코디네이터 2명)

준비단계 정착 · 성장 단계



정착 · 성장 단계 은퇴 후

* 최근 3개년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활용역량 강화

· 대출 실행前 사전 금융교육 강화
* 자금조달 전략, 금융상품 활용, 대출상환계획 수립 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으로 확대·내실화

·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검토

영농정착지원금 온라인 사용처 확대 추진

·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지속 협의

농지 · 주거 지원 확대

· (농지) 비축농지(’25: 2,500ha → ’26: 4,200ha) 및
선임대-후매도(’25: 50ha → ’26: 200ha) 물량 확대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확대(’25: 27개소→ ’26: 32개소)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 퇴직연금 세부 상품설계(안) 마련

* 청년농 대상 설문조사(~’26.2월), 해외사례, 타분야 퇴직연금 분석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 도입기반 마련



공동영농 확산기반 구축 공동영농 성공모델 정립

공동영농법인 기준요건 완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26.上)

· (현 행)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 .. 참여 농업인 25명 이상

↓
(개정안) 공동경영면적 20ha 이상

.... 참여 농업인 5명 이상

경영성과 분석 등 성공모델 정립

공동영농법인 대상
공공비축농지 우선임대(‘26.1월~)

·  정부∙지자체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지침 개선

· '26년 시범사업 대상 6개소 법인별

. 경영형태∙출자방식∙경작규모∙영농 방식 등

. 특화된 종합 컨설팅 지원 및 밀착 관리

↓

· 사업기간경영성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 공동영농법인

성공 유형모델 정립‧홍보,

. 공동영농 확산 분위기 조성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 삶터, 쉼터로 농촌 대전환

제도 활용
재생

철거

제도 활용

재생 철거



농촌 주민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법률, 교육, 문화, 수리서비스











ㆍ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다빈도 진료항목(20여 종) 표준수가 산정 연구(~3월) →

수가심의위원회 구성(4월), → 산정〮공표(7월)

ㆍ공공/상생병원 지정,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각 5개소 지정(10월), 취약계층 이용 시 공익형표준수가 적용

ㆍ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경감
진료절차 표준화(+매년 10종), 진료비 영수증 표준양식(11월)

ㆍ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ㆍ반려인 중심 입양체계 마련
도심지 입양시설 도입, 임시보호 제도 도입(6월)

ㆍ반려동물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동물미용업 출장영업, 이동식 화장 시설 근거(안) 마련(6월)

ㆍ반려인 대상 홍보 및 소통 강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동물보호의 날(10.4.) 기념행사

35,415
71,896

162,111
638만
(27.7%)

602만
(25.4%)

689만
(28.6%)



ㆍ은퇴 봉사동물 양육 부담 완화
입양비(4월~), 진료비(30%↓), 사료비(~50), 보험료(~20), 장례비(~30)

ㆍ통합입양플랫폼을 통한 상시 입양
국방부 등 6개 부처 개방, 군견〮탐지견 브이로그 등 홍보

ㆍ은퇴동물 통합 지원센터 설립 추진
재사회화, 입양, 노령〮질병견 개별 관리(연 150마리)

ㆍ실험동물 복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부처합동)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

ㆍ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직불제 도입 근거 마련(9월), 인증농가 지원 및 관리 강화

364곳

451곳
501곳



1,236건1,290건1,236건

972건
942건

805건

ㆍ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죽임, 상해 등 유죄 판결 시 1~5년 소유, 보호, 관리 금지

ㆍ영업 허가갱신제, 단계적 시설〮인력기준 강화
3~5년 재심사, 우수영업자 인센티브 등 도입안 마련(6월)

ㆍ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반려/농장/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이념과 법적지위 반영
관계부처 협의(~4월) → 공청회(9월) → 제정안 마련(12월)

ㆍ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 기본계획 마련(1월)

ㆍ반려인 펫푸드 선택권 확대
건강/기능/영양 특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11월), 검증체계 도입 검토

ㆍ프리미엄 펫사료 인프라, One-Welfare Valley 조성

7,228억$
(글로벌시장)

4,309억$ 122억$
(국내시장)

75억$





경제성장, 식습관변화로축산물소비
증가, 공급부족으로자급률하락추세

축산물 소비 증가,
자급률 하락 추세

불필요한 규제완화,
재해 피해 조기 정상화

축산부문 구조개선 필요

2026년 이후 소고기, 우유
관세 철폐, 완전 시장 개방

계란 가격 결정체계 관행 개선
* 산란계협회가 미래 희망 산지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관행 폐지(9월)

산불, 폭설 등 피해농가 적극 지원,
한우 신규 시장(UAE, 싱가포르) 개척

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 증가,
생산 정체 상황 해소 필요

축산물에 존재하는 비효율적
유통, 생산관행 개선

사육밀도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 산란계사 증개축 허용(기후부 협의)
* 8개월령 이하 송아지 사육밀도 미포함

20242013 20242013

42.5

61.4 75.3
66.9

1인당 소비량(kg) 육류자급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부하 방지를
위한 활용 다각화 필요



축산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조개선추진 방향

소비자 축산인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수립(’26.1) 돼지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26~)

고수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
및 규제 개선

화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 수요처 확대
* 민간기업(하림등) 협업을통한고체연료전용

에너지화시설구축(’26년계획수립, 예산확보)

시범사업 3개소(김제, 포천, 영천) 
정기 분뇨 수거계획 수립

악취 문제 지역에 대해 돼지분뇨
정화시설 확충 계획 수립(’26.上)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수립

지역단위 경축순환 계획수립(104개

시군) 및 경축순환 컨설팅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 R&D 지원(’26~’27)을
통한 고품질화 지원

①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시군단위 경축순환협의체 구성·운영

- 시군, 농축협,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등으로구성



고체연료생산시설 발전소

지역사회(가정&농가 등)

바이오가스&정화처리시설

축산농가

전체가축분뇨5천만톤
(소·닭: 3천만톤, 돼지 2천만톤)

경종농가

퇴액비 1.8천만톤

소·닭 1.8천만톤

퇴비

바이오가스정화1.9천만톤
(0.1천만톤 고형물)

돼지 전량
2천만톤

돼지 분뇨
정기수거(2주)

고형물 발전·소각 0.1천만톤

고체연료

전기공급

①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법」 제정 및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제도 기반 마련

(한우) 사육기간단축*유도로사료비
최대10% 절감
* (현행) 32개월 → (개선) 28개월

(돼지) 생산관리인증제도입및품종
전환, 시설지원등생산성향상지원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돼지) 가공업체돼지구입·정산가격
수집·제공확대(물량기준40% 이상목표)

(닭고기, 계란) 가격 조사 품목 확대
* 닭고기(생닭+부분육), 계란(특란+대란)

(정보전달) 중량규격*소비자가직관적
으로알기쉽게개선
* (현행) 왕·특·대·중·소→ (개선) 2XL·XL ·L ·M ·S   

(온라인) 소, 돼지원격상장및부분육
경매, 계란공판장온라인거래확대

(가격경쟁) ‘여기고기’ 앱활성화, 
민간검색포털과연계추진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도입
* 지방정부 계획 평가 및 예산 차등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입지 조성 계획 수립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환경규제 합리적 개선

축산부분 AX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정부의 중장기 수급
실태조사 및 입지수급계획 수립

축산단지 조성 절차 제도화

규제관련 부처와 개선 협업 추진
* 생산자단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주요 축산

환경 규제 20여개 발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 사항 법률 구체화

인구소멸지역 중심 플랫폼
유치 수요 지속 발굴

AX플랫폼 거점 데이터센터 육성
임대형 스마트 축사 도입

중앙정부

지방정부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분뇨법의 분뇨 이용 관련 사항
농식품부로 이관 추진
*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는 실증을 우선

추진하면서 개선 지속 협의




